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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정의 및 해외 대응 현황

- 가짜뉴스(Fake news)의 정의, 사례 및 대응책 -

정 세 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1.�가짜�뉴스의�정의�및�사례

1) 정의

  가짜 뉴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가짜 뉴스가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해 왔던 현상이

고 풍자, 루머, 오보 등 여러 유사 개념들과 혼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정의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

정보(misinformation)이다. 하지만 모든 잘못된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는 간혹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를 내지만 오보

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오보는 단순 실수나 사실 확인의 오류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안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의 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 따라

서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와 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황용

석·권오성, 2017).  

  형식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외형상으로는 실제 뉴스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컴퓨터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

게 뉴스의 틀을 복제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언론사처럼 보이게 꾸미

는 것이 가능하다(한상기, 2017). 특히 뉴스의 틀을 갖춘 가짜 뉴스는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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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에 비해 더욱 신뢰를 받기 때문에(오세욱·박아란, 2017) 기자의 바이라인

이나 언론사 제호 등을 삽입해 겉모습으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정교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가짜 뉴스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뉴스 형태의 거짓 정보라 정의할 수 있다. 

2) 가짜뉴스 사례

  가짜 뉴스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슈가 됐던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

고자 한다.

 (1) 미국

  ①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Pope Francis shocks world, endorses Donald 

Trump for president, releases statement)

  2016년 7월, 가짜 뉴스 사이트인 WTOE 5 News 웹사이트에 등장한 이 뉴스는 소

셜 미디어를 타고 전세계로 순식간에 퍼졌고, 또 다른 저명 가짜 뉴스 사이트 

'Ending the Fed'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연말까지 페이스북에서 90만 번 이상 

공유됐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② 오바마 대통령, 국기에 대한 맹세 금지 행정명령 (President Obama signs 

executive order banning the Pledge of Allegiance in schools nationwide)

가짜 뉴스 사이트 ABCNews.com.co 의 기사로, 2016년 페이스북에서 200만 번 이상 

공유되며 가짜 뉴스 중 가장 많은 공유를 기록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뉴스로, 과거 

유포된 가짜 뉴스를 다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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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키 리크스, 힐러리 클린턴 IS에 무기 판매 (WikiLeaks confirms Hillary sold 

weapons to ISIS)

  2016년 8월, 우파 웹사이트 The Political Insider는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적극적으로 IS를 포함하여 이슬람 지하디스트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이 뉴스는 교묘한 화면 캡쳐와 논리적 비약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6년 7월 줄리언 어산지의 인터뷰가 있었으나, 그 내용

은 미 국무부가 2011년 카다피 제거를 위해 리비아 반군에 대한 무기판매를 승인했

고, 카다피 정부 전복 이후 무기의 일부가 시리아 지하디스트와 IS로 흘러들어갔다

는 사실이 클린턴 이메일에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The Political Insider가 말한 

대로 “IS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어산지의 인터뷰 화면을 편집

해서 그럴 듯하게 꾸민 가짜뉴스였다.

 (2) 프랑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프랑스는 미국 대선의 가짜 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페이스북, 구

글을 비롯하여 르몽드, 리베라시옹, AFP 등 37개 언론이 협력해서 팩트체크 사이트 

‘크로스체크(CrossCheck A collaborative journalism project)’를 만들어 여러 형태의 

가짜 뉴스를 검증하고 대선에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했다. 

CrossCheck1)이 검증한 프랑스 대선 관련 가짜 뉴스 일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마크롱 후보 역외 계좌 개설 여부 (Did Emmanuel Macron open an offshore 

account?)

1) https://crosscheck.firstdra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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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결선투표 나흘 전인 5월 3일, 마크롱과 르펜의 토론을 앞두고 마크롱의 사인

이 담긴 역외 계좌 개설 서류가 온라인에 업로드 됐고, 토론에서 르펜은 마크롱이 

바하마에 역외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루머를 언급했다. 다음날 마크롱 선거본부는 

이 루머가 거짓이라고 밝혔고, 실제로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서류 안의 사인은 마

크롱의 사인과 차이가 났고, 전반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에마뉘엘 마크롱, 사우디로부터 재정적 지원 받았나? (Was Macron’s campaign 

for the French presidency financed by Saudi Arabia?)

  마크롱의 경쟁자인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는 위 제목과 같은 기사를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으나 이 뉴스는 AFP통신 등 5개의 언론이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

났다. 실제로는 덴마크 일간지 뉴스를 짜깁기한 내용에 Le Soir 라는 매체명을 붙여

서 만든 가짜 뉴스였고 르펜은 가짜뉴스로 드러난 뒤 30분 만에 트윗을 삭제했다.

 (3) 독일

독일도 2017년 9월 총선 시기에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는 별도의 정부기관 창설과 가짜뉴스 범죄에 대

한 처벌 등 매우 민감하게 대처했다2) . 극우세력이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난민들이 

범죄’라는 선동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로 메르켈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공격할 

것을 우려한 부분도 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 독일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

이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1/0200000000AKR20170121011700082.HTML



- 7 -

  ①  시리아 난민 청년, 테러범 조작 사진 유통에 대해 페이스북 제소

  2017년 시리아 난민 아나스 모다마니(19)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입국 시리아 난민인 그는 난민촌에서 메르켈 총리와 사진을 찍었고 그 장면은 

메르켈의 난민 포용 정책의 상징처럼 당시 주요 일간지를 장식하고 이후에도 난민 

정책을 상징하는 단골 사진으로 쓰였다. 하지만 독일 극우파들이 이 사진을 조작하

여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 테러범 의상과 복면을 그

의 사진에 합성하여 메르켈이 테러리스트와 사진을 찍었다는 가짜 뉴스는 물론, 테

러가 발생할 경우 그에게 용의자 의혹을 씌운 게시물이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녔다. 

개인의 노력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페이스북 사진들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이 회사 

차원에서 삭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②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

  메르켈이 아돌프 히틀러의 딸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자주 반복되어온 가짜 뉴스

로, 독일 내 반 메르켈 진영 뿐 아니라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벌

이면서 독일과 메르켈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 중심으로 가끔씩 제기되어 왔다. 그러

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쪽은 히틀러의 생모 사진과 메르켈의 젊었을 때 사진을 비

교하며 닮았다고 주장하거나, 과거 히틀러와 손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놓고 두 사람의 유사성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

실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뉴스의 진위여부로 사람들을 혼

란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 EU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일 메르켈의 리더십과 히틀

러로 상징되는 제국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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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짜뉴스�대응�현황

1) 법적 규제를 통한 대응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가장 짧은 시

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규제일 것이다. 실제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가짜 뉴스 문제가 떠오르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

로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법체계 안에서 가짜 뉴스를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짜 뉴스 금지법의 발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법적 규제를 논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 개입은 콘텐츠 검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짜 뉴

스 강제 규제의 첫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3)에도 법 적용의 대상이 혐오 발언이

라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 자율 규제를 통한 대응

  법적 규제 외의 대안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 규제가 있

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뉴스 유통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소비 현황 분석을 보면, 전세계 26개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45.8%가 대체로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접하며 이는 37.8% 수준인 TV를 통한 

뉴스 소비보다 높은 수치였다(김선호·김위근, 2016). 온라인 플랫폼 중에는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 등이 있

다. 일상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들은 일반 뉴스 뿐 아니

3) 독일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을 삭
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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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짜 뉴스의 이용 및 전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

스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적지않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대응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짜 뉴스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짜 뉴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돈이 된다는 것이다. 다량의 트래픽을 유

도할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광고료를 얻는 것이 가짜 뉴스의 주된 수익구

조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짜 뉴스 유포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 

게재를 제한함으로써 가짜 뉴스로 인한 수익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11월부터 거짓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구글 애드센스(AdSense)에서 제

외하는 방침을 내 놓았다. 애드센스는 온라인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 

매체 보유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이전부터 음주·흡연 관련 콘텐츠, 성인물, 폭

력물 등 유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규제해 왔다. 이에 더해서 ‘오도하는 콘텐

츠(misrepresentative content)’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여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이

트에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게 하였다.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광고 파트너 규약을 고

쳐 가짜 뉴스 생산자의 간접광고 제한 정책 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림� 1>�구글�검색어�자동�완성에�대한�피드백�기능

출처:�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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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알고리즘 개선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관심사항과 성향

에 따라 이들에게 잘 맞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나 

페이스북 뉴스피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한 자

동화된 처리 방식이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존 신념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

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가짜 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거꾸로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조정할 경우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가 정보

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2017년 1월 가짜 뉴스를 뉴스피

드 노출 순위에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구

글도 검색 결과에 가짜 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색 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수정하

고 있다.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정보는 상위 검색 결과로, 신뢰도가 

낮은 정보는 하위로 내려 보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부정확한 검색 결과를 발견하

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은 제3자(third-party)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보다 검증된 정보의 제공

이다. 페이스북은 언론사와 협업하여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Facebook 

Journalism Project)를 통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언론인 교육, 

뉴스 상품 공동 개발, 일반인을 위한 교육의 3가지 핵심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콘텐츠 공급을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선별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

표이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은 뉴스 검증 기관 포인터(Poynter)를 통해, 논란의 여지

가 있는 뉴스일 경우 ‘논쟁 중(disputed)’ 표시를 달아 뉴스 피드 노출 빈도를 낮추고 

있다. 이처럼 ‘논쟁 중’인 기사는 공유할 수 있지만 공유 전에 해당 기사의 정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경고문을 띄운다. 구글도 프랑스 대선 당시 르 몽드, 리베라시옹, 

AFP 등 주요 언론과 협력하여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크로스 체크 프로젝트를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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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페이스북� ‘논쟁�중(disputed)’� 표시

출처;�페이스북�뉴스룸(https://newsroom.fb.com)

3) 팩트 체크를 통한 대응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외에도 팩트 체크를 통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팩트 체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새롭게 생긴 개념은 아니고 본래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저널리즘의 종류이다.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

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게끔 도와준

다. 처음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1988년 미국 대선이다. 당시 공화당 후보

인 조지 부시는 상대방인 민주당 듀카키스를 향해 강도 높은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부시가 승리함으로써 당시 

선거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특히 근거 없는 파상공세를 통한 네거티브 전략 자체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검증단

계 없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 CNN 기자 브룩스 잭슨은 정치 광고를 검증하는 

‘애드워치(AD Watch)’와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 체크(Factcheck)’ 코너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팩트 체크 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다(마동훈·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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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김선혁, 2013). 또한 2003년 펜실베니아대 애넌버그 공공정책 센터의 ‘팩트 체크

닷오알지(Factcheck.org)’가 오픈하여 언론사로부터 독립된 팩트 체크 기관이 출범

하였고, 2011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팩트 체크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팩

트 체크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듀크대 Reporters’ Lab 은 전 세계의 팩

트 체크 사이트와 조직이 134개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림� 3>�미국의�대표적�팩트�체크�사이트�중�하나인�

<팩트�체크닷오알지>�홈페이지

출처:�www.factcheck.org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팩트 체크가 조명을 받았다. 

대선 기간 동안 팩트 체크를 한 매체는 모두 28개였고, JTBC 와 SBS는 대선 이후에

도 고정적인 코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언론사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3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SNU팩트 체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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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JTBC� <팩트�체크>�출처:� JTBC�홈페이지

<그림�5>� SBS� <사실은>�출처:� SBS�홈페이지

  팩트 체크가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기능

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은 언론사의 기본적인 책무

로, 모든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언론이 뉴스의 사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지 못한 채 기사를 내보내게 하고 있다. 형식적 객관성을 앞세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he said, she said journalism)’ 식의 보도

는 언론 스스로를 방관자의 자리로 내몰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팩트 체크는 뉴

스의 사실성을 판정해주는 심판자의 역할을 언론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

실 검증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스스로 중립

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부여한다(정은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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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

  앞서 언급한 법적 대응과 자율 대응은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전략인 반면,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은 뉴스 소비 과정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뉴

스 생산 과정에 개입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의 자율 규제는 징벌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시장의 자정

(自淨) 기능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자동화 기술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

써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규제의 일종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이제 막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가 스스로 좋은 뉴스를 가려서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팩트 체크도 뉴스의 참 거짓을 알려줌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한다. 하지만 팩트 체크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사후 

대처 방안이다. 특정 뉴스에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

다. 하지만 가짜 뉴스 전수를 대상으로 팩트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퍼져

버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다. 따라서 팩트 체크의 효과와는 별개로 미디어 교육을 통해 뉴스를 식별하는 능력

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모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초기 개념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초점

을 맞추었으나 근래에는 미디어 콘텐츠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Aufderheide, 1993). 특히 온라

인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기존에는 미디어만 할 수 있던 정보 생산을 보통 사람

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된 요즘에는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과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감수성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

터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며 성장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미디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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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장점을 많이 갖지만 이것이 수준 높은 미디어 이용을 담

보하는 것은 아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중학생의 82%가 뉴스와 네이티

브 광고4)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Wineburg, McGrew, Breakstone, & 

Ortega, 2016), 이처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보의 양과 접근성은 급격히 향상된 데 

비해 콘텐츠를 올바로 이용하는 능력은 이에 맞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구 사회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비

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가짜 뉴스 이슈가 부상하며 가짜 뉴스에 중심을 둔 미디

어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École)’행사를 매년 진행하는데 2017년에는 ‘정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가

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민 교육에 힘을 모았다. 또한 프랑스 국립미

디어센터는 ‘대선과 팩트 체크’, ‘미디어 집중 현상’, ‘정보 출처’, ‘정보와 광고의 구분’, 

‘정보, 선전, 음모론의 구분’ 등의 주제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진민정, 2017). 

<그림� 6>� ‘정보는�어디서�오는가?’라는�주제로�개최된�2017년�

프랑스� ‘학교에서의�언론과�미디어�주간’�출처:�프랑스�

국립미디어센터�공식�트위터

4) 기사 형식을 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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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가짜 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류동협, 2017). 워싱턴 주는 온라인에서 

가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 과정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성공 사례는 모아서 온라인 상

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고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올

바른 정보 분별력을 키워서 최소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으로 키워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 

전체가 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언론 등 관련 기관은 간단한 교육 

자료나 가짜 뉴스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함으로써 가짜 뉴스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제 도서관 협회 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는 ‘가짜 뉴스 식별법(How to spot fake news)’이라

는 인포그래픽을 배포하여 “(1) 출처를 확인할 것 (2) 기사의 전문을 읽을 것 (3) 작성

자를 확인할 것 (4) 뒷받침하는 정보가 올바른가? (5) 뉴스의 날짜를 확인할 것 (6) 농

담은 아닌가? (7) 나의 생각이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가? (8)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 과 같은 유용한 조언을 담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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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가짜�뉴스�식별을�위한�인포그래픽�

한국어�버전

출처:� IFLA�홈페이지

(https://www.ifla.org/publications/node/11174)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리터러시 교육

범위 일반적
(전체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구체적
(특정 뉴스)

일반적

주체 정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언론사,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대응 시기 사후적 사후적 사후적 사전적

장점 강제적 실효성 높음 효율성 높음 비교적 용이 논란의 여지가 적음

단점 논란의 여지 기술 구현 비용 객관성
기술 구현 비용 많은 시간과 비용

<표� 1>�대응�방안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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